E-9 어업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사건 철저히 수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지난 9. 2. 군산 앞바다 개야도에서 일하던 열두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섬을 겨우 벗어나 광주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 진정을 하였다. 가족 혹은 친지 관계로 구성된 사업주들이 노동자들을 자신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친지 사업장으로도 보내 일을 시킴으로써 노동자들은 거의 휴일이 없이 일을 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2016년 11월 고용노동부는 “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 라인”을 세워 노동시간과 임금, 휴어기, 성어기, 휴게시간, 휴일, 숙식비와 관련하여 최소 기준을 만들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어업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에서는 그 가이드라인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휴일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협의는커녕 아예 쉬는 날 없이 일을 해야 했으며, 김양식장에서 일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꽃게나 전어를 잡는 다른 사업주의 어선에서도 일해야 했고, 그 결과 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월 209시간이라고 적혀 있으나 매일 15시간 이상 월 300시간 일을 하고도 근로계약서 상의 월 170여 만원의 임금 밖에 받지 못하였다. 이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며, 그마저도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자유롭게 출금하여 쓸 수 없는 노동자들이 많았다.

고용노동부는 자신들이 정한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으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문제들은 고용허가 단계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치거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확인을 한다면 충분히 예방 또는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업주들의 탈법행위를 사실상 방조하였다.

어업 이주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하다. 좀 쉴 수 있도록 휴일과 휴게시간이 보장되는 것, 일한 만큼 임금이 보장되는 것, 의료보험이 보장되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일하는 ‘모든’‘사람’에게 주어져야 할 기본적인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상의 권리들을 되찾기 위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였으나 첫 번째 조사는 제대로 된 통역도 없이 진행이 되었고,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여 근로 시간이 초과된 부분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입증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만을 반복하여 들어야 했다.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주의는 말하는 사람의 능력이 아닌 ‘듣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그 경계가 달라진다. 특별사법경찰리로서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근로감독관이 수사 과정에서 얼마나 제대로 이주노동자들의 말을 경청하고 이를 조사하느냐에 따라 드러나는 실체적 진실의 범위는 달라지고, 그에 따라 노동권 침해의 경계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듣는’ 실력이 민주주의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다. 

철저한 조사는 이 사건에만 그쳐서는 안된다. 전라도의 많은 섬에서 연근해어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2018년 기준 전체 고용허가제 어업이주노동자 7,400명 중 전라도에만 약 3,200명의 어업이주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다. 섬이 많은 서해안의 특성상 수십 개의 유인도 중 몇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섬에 고립되어 일하고 있는지도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유사한 문제에 대해 이미 수 년 전 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 문제를 제기하여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적이 있다. 그러나 관계 당국의 안이한 대처로 인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채 수 년이 지났고, 오늘 똑같은 문제로 또 다른 어업이주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다. 군산 고용노동청은 개야도 이외에 군산지청 관할 하에 있는 모든 섬에서 일하는 어업이주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

우리 식탁에서 보는 김은 지난 10여 년 간 그 생산량이 2.5배 이상 늘었으나,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 수는 지난 10여 년 간 오히려 50만 명 이상 줄어들었다. 생산량은 늘고 종사자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의 시가가 낮아진 이유는 이주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며 어마어마한 노동량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밥상에 오르는 어산물들이 싸게 오는 이유와 과정에 대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선주민으로서 결코 모른 체 할 수 없다. 우리는 ‘동료’ 시민으로서 계속하여 연대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산지청 및 고용노동부에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 잘못된 편견과 수사관행을 내려놓고, 고용허가제 어업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침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
1.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유효하게 들릴 수 있는 통역 마련하라
1. 5년 전에도 같은 문제, 방관은 그만하고 실효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2020. 10. 7.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bookmark: _GoBack]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